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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국민의힘은 107석 규모의 제1야당임에도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반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훼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한편,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불참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하다, 오늘(3/13)에서야 겨우 정개특위 회의 재개 때 국민의힘 간사로 서일준 의원이 선임됨.
·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요구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또한 50여 일만에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3/13)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지구당 부활 안건을 우선 과제로 상정했음. 현 지방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그 수혜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임. 한편,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만큼 이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임.
· 이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논의와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임.
 
2. 개요
· 헌법개정 · 정치개혁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시간이 없다 즉각 논의하라!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헌법개정 ·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라!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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